
이성에 입각한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하버마스의 공론장론은 숙의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념형을 제시하면서 근대를 복원했다는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공론장론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응해 반비판도 제기되면서 공론장론의 지평은 확대되어 왔다. 특히 공론장이 정치를 공적, 제도적 담론에 치우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일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적, 감성적 측면을 배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공론장론에 

대한 논의는 더욱 활발히 이루어졌는데, 감성적 공론장, 미학적 공론장, 표현적 공론장 등은 이러한 인식을 반영한 

개념들이다. 이 글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이러한 공론장 논의를 분석적으로 해부하고 향후 이론적 발전을 위해 유형화를 

시도했다. 이 글에서는 공/사적, 이성적/감성적 두 개의 기준을 사용해 기존의 공론장을 ‘정치적 공론장’, ‘대중주의’, 

‘차이다원주의’, ‘친밀/프라이버시’ 등의 네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특징과 의의 및 한계에 대해 논의했다. 그리고 

이들 서로 다른 유형의 공론장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메타공론장 영역으로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을 설정하고 그 가능성 

및 함의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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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장－미디어 관계의 유형화

조항제**ㆍ박홍원***

1. 문제의 제기

무페(Mouffe, 2005)가 ‘정치’(politics)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을 구분하고 정치적인 것의 복원을 

주장했던 이유는 합의와 갈등을 대조시키면서 정치로 포괄되는 인간사회의 보다 근본적인 관행과 

조건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제도의 절차화로 상징되는 공식적 ‘정치’로는 합의보다 

권력과 갈등, 적대 등이 특징인 ‘정치적인 것’ 전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인데,1) 

이 점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간주되어 온 숙의민주주의와 그 이론적 근거인 하버마스의 

공론장(public sphere)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페를 비롯해 많은 연구자들은 하버마스의 공론장론 

역시 서구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편견과 계몽주의적 이상의 산물일 뿐, 정치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확대하지는 못했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치의 영역이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은 문화를 주 연구대상으로 삼는 문화정치론(더 

넓게는 탈근대적 인식론)의 지론이기도 했다. 대중이 처한 현실과는 다르게 문화, 특히 대중의 문화를 

보는 학문 장의 논리는 정치와 문화를 별개로 놓거나 불가피하게 둘을 관계 지워야 할 경우에는 

‘문화의 저급화’나 ‘정치의 미학화’(aestheticization)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문화가 정치를 

해롭게 한다고 보는 것이었다.2) 

그러나 역사가 웅변으로 보여주듯 근대 이후의 정치 무대는 현실적으로든 규범적으로든 ‘집적된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hcho@pusan.ac.kr)

**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hwpark33@pusan.ac.kr)

1) 무페는 이를 하이데거의 ‘존재적인 것’(ontic)과 ‘존재론적인 것’(ontological)에 비춘다. 관습적인 정치의 다양한 

관행이 존재적인 것이라면, 사회가 제도화되는 방식 그 자체는 존재론적인 것이다(Mouffe, 2005).

2) 이는 전형적인 근대적 미학의 사고로 좌ㆍ우파에 공통적이다(Stree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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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주권’, 곧 ‘대중 주권’(popular sovereignty)이 주도해왔다. 또 이 다수와 대중문화는 그 어떤 

관점으로 보아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에 틀림없다.3) 그렇다면 대중이 가지는 정치적 권리를 

정당화하는 것과 그들이 향유하는 문화를 폄하(또는 비정당화ㆍ비정치화)하는 것은 공존하기 어려운 

모순이 된다.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중문화에게도 ‘정치적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안되

며,4) 이는 결국 정치와 문화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사고체계, 특히 근대적 정치관이나 문화관ㆍ미학관

의 변화 필요성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정치변화에서도 두드러지게 부각된다. 기든스(Giddens, 1991)의 주장에 

따르면, 20세기 후반 들어 정치의 성격은 ‘해방적 정치’에서 ‘생활 정치’로 변화했다. 해방적 정치의 

이슈가 착취ㆍ불평등, 억압에 대한 해방과 자유, 기본권의 쟁취 등이라면, 이 해방적 정치의 성공이 

낳은 하나의 산물인 생활 정치는 실제의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기회를 통해 자기를 실현하는 

욕구가 특징인 정치이다. 해방 정치가 제도적 정치 권리와 인간 삶의 기본적 ‘필요조건’에 관한 것이라

면, 생활 정치는 생활ㆍ문화적 권리와 관련된 ‘충분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베넷(Bennett, 1998) 역시 지금의 정치문화를 기존의 ‘시민적인 것’과 다른 새로운 것, 곧 ‘비시민적인 

시민적인 것’(uncivic civic)으로 간주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참여, 정체성이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정치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존의 ‘재분배의 정치’에 맞서 어떤 문화나 집단의 

정체성, 삶의 방식에 대한 자기 표현권의 사회화를 주장하는 ‘인정(recognition)의 정치’나 ‘정체성의 

정치’ 역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치 또는 정치ㆍ문화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인식을 받아들여 공론장론 또한 최근 들어 

새로운 모색을 하고 있다. 잘 알려진 바대로 하버마스의 공론장론(Habermas, 1990)5)은 ‘공적 숙의’라는 

민주주의의 이념형을 제시하면서 근대를 새롭게 복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론장론은 공영방

송이나 인터넷 같은 대중미디어가 공론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부분적이었지만) 확인되면서 미디어

학계에서도 큰 주목거리가 되었고, 이러한 주목은 나중에 다시 하버마스의 관심(Habermas, 1992)6)을 

불러옴으로써 공론장론을 부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공론장론 역시 최근의 현상적ㆍ이론

적 변화와 연루되어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여러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공론장론의 변화가 공론장 개념을 폐기하기보다는 이를 수정ㆍ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보면서7) 그 변화를 기술ㆍ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유형화를 도입하고자 한다. 

3) 실제의 대중문화 소비에 대한 좌파 지식인의 규범적 비판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진정한 노동계급문화’론은 허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McKee, 2005).

4) 이는 나중에 나오는 ‘문화적 시민권’ 개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문화에도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다수에 준 공민권을 회수해 엘리트정치를 정당화하는 것인데, 대의제의 현실을 앞세운 

슘페터류의 민주주의론은 어느 정도 이를 보여준다. 미국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 추출된 셧슨(Schudson, 2000)

의 ‘감시적 시민’개념은 ‘권리의 주장에 기초한 공적 생활’ 모델, 곧 특정 이슈에 대해서는 참여가 활발한 정체성 

정치를 전제하면서 ‘교양적 시민’에서 볼 수 있는 기존의 시민권 기준은 일정하게 완화시키나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는 대중문화에도 정치성을 부여하는 이중적 전략을 보여준다. 반주넨(Van Zoonen, 2005)에 따르면, 이는 지금 

시점에 어울리는 ‘탈근대적 시민권’이다. 

5) 잘 알려진 대로 이 책의 독일어 원판은 1962년, 신판은 1990년, 영역판은 1989년에 발간되었다. 이 글에서는 

신판의 한글 번역판(Habermas, 1990)을 이용했다. 

6) 독일어판(1992)의 한글 번역판(2000)을 원용했다(영문판은 1996).

7) 최근 한국의 철학계에서도 하버마스를 넘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확대하려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유주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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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화(분류)는 원형이 가진 속성이 내외부적 자극을 만나 일정하게 변화했을 때 그 변화의 방향과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 시도는, 첫째, 공론장론의 변화가 

정치ㆍ미디어 현상 전반－이슈ㆍ장(field)ㆍ주체ㆍ표현 등－에 걸쳐 나타난 변화에 따른 대응이라는 

점을 전제한다. 이렇게 현상/이론이 병행되면 현상적 변화에서처럼 이론 사이에도 연속선을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둘째, 인식론적 측면에서 공론장론을 비판한 탈근대주의가 근대를 부정하면서도 사실은 

근대가 제기해놓은 숙제(의 해결)에 많은 것을 의존한다는 점에서 양자의 문제의식은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최근의 절충론이 근거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그 판단은, Dahlberg, 2005; Dahlgren, 2009; 

Karppinen, Moe & Svensson, 2008). 완전한 질적 변이가 있다면 유형화의 설명력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유형화는 일정한 기준 아래 복잡화ㆍ다양화된 이론을 정리ㆍ통합하면서 각 유형별 특징을 파악하

는 절차를 밟으므로 이 글 역시 이런 일반적인 과정을 따를 것이다. 먼저 공론장론의 현상과 이론의 

변화를 기술하고 그 특징을 추출할 수 있는 유형화의 기준을 찾을 것이다. 공론장론의 기존 틀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만큼 이에는 기존 유형화의 재검토가 필수적이다. 다음으로는 각 유형의 

공론장(론)이 갖는 이론적ㆍ실천적 의의와 내부적 한계를 심층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론장들 

사이의 상호(비판ㆍ보완)관계의 중요성, 상호교차의 현실이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각 

유형의 공론장들을 매개하고 조정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바람직한 공론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미디어 배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서론의 말미에 한 가지 확인해둘 점은 이 글이 공론장론에 불가피하게 참여하기는 하지만 공론장론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글은 공론장론의 논쟁ㆍ다양화과정에 나름의 

논리로 접근하지만 가능한 그 철학적 진위 여부나 찬반에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다.8) 이 글의 목적은 

정치ㆍ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노력과 동향을 포착할 수 있는 공론장론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2. 공론장의 유형화

1) 기존 유형화의 재검토

이 논의의 출발점은 공론장론이다. 주지하다시피 공론장론은 민주주의의 정치과정에서 공적인 

것 또는 공중이 가지는 위상을 재평가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점은 공론장론이 정치의 무대를 

‘공적인 것’에 국한하면서 그렇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사적인 것’, ‘대중’, ‘비밀스러운 것’(Ku, 2000)을 

배제했다는 비판을 낳게 된다. 이러한 공의 강조(또는 공사의 구분)와 그에 따른 포용과 배제는 이후의 

공론장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차원을 형성한다. 다른 한편으로 하버마스는 사회를 다시 구성원들의 

세계인 ‘생활세계’와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정치ㆍ경제의 ‘체계’로 나누는데, 이 또한 전통적 공론장론

8) 일례로 최근 로윙과 모터(Loehwing & Motter, 2009)는 ‘대안적 공론장(들)’을 주창하는 논자들을 비판하면서 하버마

스의 원래의 문제의식을 새삼 강조하는데, 이 점에 대해 이 글은 가치판단을 하지 않는다. 즉 전개과정 자체만을 

이해하고 주목할 뿐이지 ‘꼭 공론장이 그래야만 하는가’에 대해 규범적인 판단은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입장을 굳이 명명한다면, 본문에서 나올 달그렌처럼 ‘적극적 절충론’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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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는 중요한 구분이다. 이를 앞서의 공적/사적 구분과 연결시키면 다음과 같은 2✕2의 유형화가 

가능해진다.

공적 사적

체계 국가 경제

생활세계 공론장 사적ㆍ친밀의 영역

*출처: 리빙스톤(Livingstone, 2005b, p. 172).

<표 1> 사회의 영역들

이 유형화는 모두 한 연구자의 아이디어에 기초한 것(물론 ‘사적인 것’에 대한 프레이저의 정리도 

도움을 주었다; Fraser, 1992)이므로 각 영역 사이에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작고, 그만큼 개념적ㆍ경험적

으로 각자의 영역이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재검토의 여지를 

남긴다.

첫째, 이 유형화에서 분화된 각 영역은 각자의 고유 논리가 있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되며, 

그 안에서 자기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기능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특히 추구하는 가치가 전혀 

다른 체계/생활세계 사이가 그러한데, 예를 들어 ‘경제’가 자기 영역을 넘어 ‘공론장’이나 ‘사적ㆍ친밀

의 장’에 들어오거나(이른바, ‘사사화’) 또는 더 크게 체계 전체가 생활세계로 들어와 특유의 (행정)권력

이나 화폐 같은 자기 매개를 퍼뜨리는 것은 생활세계의 고유 가치인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을 크게 

해치는 것이다(‘식민화’). 이 점은 생활세계의 한 영역인 공론장이 권력/자본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 규범을 얻게 하나 다른 한편으로는 분화는 주목하면서 각 영역의 상호관계가 가져야 하는 규범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단순한 ‘자율’은 생활세계가 체계에 미쳐야 할 바람직

한 영향 또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약 영역 간 상호교차나 틈입이 보편화되어 각 

영역의 자율적 재생산체계가 흔들릴 경우 이 유형화는 적실성을 잃게 된다. 

둘째, 이 유형화는 프레이저(Fraser, 1992)를 원용해 사적 영역을 크게 두 가지, 즉 ①시장 경제에서의 

사적 소유권과 ②친밀의 영역(성 생활을 포함한 가정의 영역)으로 나누었지만, 실제 가정적ㆍ경제적 

장에서도 작동하는 권력관계가 ‘사적’이라는 이름 아래 공론장의 이슈(곧, 정치)에서 배제된다고 하는 

프레이저의 문제의식은 반영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프레이저는 남녀간, 빈부간 관계가 친밀이나 

경제의 영역으로 구획 지워져 공론장에서 제외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이렇게 

사적 영역을 두 가지로만 보면, 실제 공론장에서 다루어질 수 없는 양심이나 프라이버시가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9)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론장과 사적 영역 사이에 사적 정치를 다룰 

수 있는 ‘제3의 영역’이 필요하다. 이는 이를테면 개인의 단순 ‘정체성’과 집단 정서로서의 ‘정체성 

정치’를 분리하여 고려하고10)(이 차이에 대해서는, Bernstein, 2005), 경제 역시 체계로만 다룰 것이 

9) 하버마스는 프라이버시 부분을 ‘시민적 프라이버시’와 ‘가족-직업적 프라이버시’로 나눈 적이 있는데, 후자가 소비

주의나 경쟁적 성취를 위한 (직업)교육 같은 것을 가리킨다면 전자는 정치적 관심은 있으나 참여는 하지 않는 

일종의 ‘정치적 조심’을 말한다(Habermas, 1975; Hove, 2007, p. 85에서 재인용).

10) 물론 이는 공론장을 다소 협소하게 정의한 결과이다. 뒤에 다시 나오지만, 합의 위주의 기존 공론장은 갈등적 

성격을 지닌 정체성 정치를 제대로 다루기 어렵다(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 변경 역시 이를 반영한다; 

Habermas,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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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생활 정치’ 등에서 보듯이 생산과 소비 사이의 역학으로 이루어지는 복합적인 장, 곧 ‘시장’으

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점은 하버마스에 가장 적대적인 비판자인 무페의 문제의식을 

공론장의 틀을 버리지 않는 가운데서 소화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Fraser, 1992; Karppinen, Moe 

& Svensson, 2008)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더구나 이 영역의 ‘개인’은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힘입어 ‘네트워크형’(이른바, ‘networked individualism’)으로 변모되면서 ‘사적 정치’가 

가진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Friedland, Hove & Rojas, 2006).

셋째, 각 영역의 상호관계와 관련해 이 유형화는 하버마스의 비판적 지지자인 프레이저조차도 

(국가의 공식적 제도인) 의회나 정당이 가진 공론장적 성격 때문에 반대하고, 공론장과 국가가 맺는 

권력의 순환관계(시민사회→공론장→정치권력)를 강조하는 후기의 하버마스11)(Habermas, 1992, 2006)

와도 어울리지 않게 국가와 공론장이 다소 경직되게 구분된다. 이 점은 개인(들)이 사적 영역에서 

출발해 공론장에 참여하고 그럼으로써 정치적 결정의 절차도 완성된다는 숙의민주주의의 문제의식도 

희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호교차나 틈입 자체를 보편적 현상으로 간주하고, 사적 영역의 정치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유형화가 요구된다.

이를 요약하면, 새로운 유형화는 앞서의 <표 1>의 영역에서 상호교차성과 정치성을 확대 적용할 

수 있게 영역을 바꿔 설정하는 것, 다시 말해 국가와 공론장을 긴밀히 연계시키고, 경제에서 소비의 

효용을 중시하며, ‘사적ㆍ친밀의 영역’ 등을 더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유형 사이를 나누는 

도식화 또한 각 영역의 경계가 느슨하면서 영역의 교차가 보다 쉬운 형태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표 1>에서 사회 전체를 나누는 기준으로서의 ‘체계/생활세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공/사적’ 

구분의 경우는 내부의 권력작용과 세분화를 염두에 두는 분명한 자기 정의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감안해 이 글에서는 새로운 유형화의 기준으로 정치사회적 범주로서는 기존의 ‘공/사적’, 문화적

ㆍ인식적 범주로서는 ‘이성적/감성적’의 이분화를 설정하고자 한다. 

2) 새로운 유형화

서구 사회에서 공/사적의 구분은 근대에 들어 전형화된 것으로 탈근대로 일컬어지는 지금에 이르러

서는 사실 의미가 크게 희석되었다. ‘작업장과 가정’, ‘생산과 소비’, ‘남성과 여성’ 등으로 다양하게 

변주되는 이 이분적 사고는 단순 논리로 봐도 무리한 부분이 많다.12) 특히 ‘사사화(privatized)된 수용자

11) 주지하는 바대로 공론장에 대한 하버마스의 입장은 나중에 들어 상당한 변화를 보이는데, 이를 잘 엿볼 수 있는 

글은 1990년의 개정판에 붙인 서문이다(Habermas, 1990).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저서에 쏟아진 다양한 관심과 

비판에 대응하면서 이에 일면 수긍하기도 하지만, 기존 공론장의 ‘자기 변형의 잠재력’을 강조하는 등 당초 주장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고자 한다. 그러면서도 그는 “무엇보다 변화된 공중의 행동에 대한 나의 평가는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겠다”(33쪽)고 하는데, 이 언명은 이후의 행보(Habermas, 1992, 2006)에 비추어 볼 때, 특히 미디어-공론

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즉 그가 밝혔듯이 이 수정의 이유는, 과거 자신이 아도르노의 강한 영향 때문에 

공중을 수동적으로 잘못 보았고, 당시 독일에서는 ‘교육혁명’이나 텔레비전이 보편화되지 않아 이의 영향을 과소평

가했으며, ‘시민문화’ 같이 능동적 공중을 고려할 수 있는 작업개념을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해 

이후의 하버마스는 공론장-미디어에 대한 평가를 크게 달리 하는데, 특히 포용을 강조해 미디어가 가진 통합성, 

효율성, 대중성 등이 기존의 ‘비판적-합리적 토론’을 보완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는 여전히 상업성을 

경계하고, 미디어의 독립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양가적이지만, 그의 관점이 변한 것은 분명하다(Hove, 2007). 

이후의 연구자가 이러한 변화를 반드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충분하다 하겠다.

12) 사상적 조류에 따른 이분화의 연원에 대해서는 웨인트롭(Weintraub, 1997), 이를 미디어(수용자)에 연계시킨 사고는 



10  󰡔한국언론정보학보󰡕 2010년 여름, 통권 50호, 한국언론정보학회

의 수동적 대중(화)’와 ‘사적 개인(들)의 이성적ㆍ자발적 공중(화)’는 의도적으로 대조시킨 매우 수사적

인 것이다(Ku, 2000, p. 222). 그러나 그렇다고 공/사가 같은 것은 아니며, 개념에 대한 자각과 이분화의 

약점에 대한 경계만 늦추지 않는다면 분석적 범주로서 그 구분이 전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다

(Weintraub, 1997). 이를테면, 시민이 직ㆍ간접적인 연대를 통해 “집단적 행위를 할 수 있는 공통적 

(인식의)틀”(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p. 7; 괄호: 인용자)을 마련하는 것은 콜드리 등이 

생각하는 공적인 것의 핵심인데, 이 틀은 다른 이름으로는 온전히 포착되기 어려운 현상으로 보인다. 

사적 영역의 정치가 부각되는 가운데서도 공적인 것이 가지는 차별성과 중요성은 여전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공/사적의 구분에서는 양자를 나누는 자체보다 그 구분의 기준과 목적, 그 기준의 설정 

주체가 가진 정치성, 구분의 목적이 달성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이 이분법에 가장 크게 반발했던 

페미니스트들도 이러한 생각에는 동의한다. 예컨대 필립스(Philips, 1997)는 문화와 경제, 인정과 재분

배의 구분이 갖는 의의를 논하면서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페미니스트의 금언을, “우리는 

모든 것이 정치적이라고 말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것이 우리를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 

사이에 … 차이가 없다는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은 아니다”(p. 149)라고 넓게 해석한다.

사적인 것은 전통적으로 공적인 것의 상대어이지만, 이 글의 유형화에서는 (특수한 정체성 내에 

있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윤리적’ 의미를 가진다(이에 반대되는 ‘도덕적 측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좋은 것”이다; Baumeister, 2003, p. 745; 강조: 인용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는 물론 기존 정치에서 ‘공통적 장’과 제도적 기반이 균열되면서 나타난 여러 변화들－정당 

같은 전통적 제도의 쇠락, 정체성 정치 및 생활정치의 등장, 시민의 개인화ㆍ파편화 현상 등－을 

적시하기 위해서이다. 이러한 정치는 기존의 정치와는 목적과 형태가 다르지만 나름의 정치성은 

뚜렷한 ‘공적으로 지향된 사적인 것’(publicly oriented privateness)(Jones, 2007)이다.

이 글에서 공론장의 유형화를 위해 도입하는 또 다른 한 가지 기준은 문화적ㆍ인식적 범주로 ‘이성적

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구분이다. 이는 이론적 차원에서는 최근의 이른바 ‘감성으로의 전환’(affective 

turn)으로 부를 수 있는 정치ㆍ사회학의 감성에 대한 주목(Richards, 2004), 현상적 차원에서는 정치의 

감성화로 볼 수 있는 정치적 메시지의 감성화, 또는 감성적 메시지의 정치화 경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이 이분화 역시 앞에서 제시한 공/사적 구분과 마찬가지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지금까지 공론장론의 주창자들은 ‘열정’ 같은 감성을 ‘자기 제어’를 저해하는 충동으로 보고, 이를 

이성적 숙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고는 앞서의 공/사적 구분과 맞물려 ‘공적 

이성’과 ‘사적 감성’이라는 잘 알려진 이분법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홀(Hall, 2005)에 따르면 이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부당하게 열정을 인간의 정신 안에 존재하지 않는 외부적 힘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의 정신은 이성과 열정 모두로 이루어지며, 이성과 열정의 상호적 틈입은 

이성적 사고를 방해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Hoggett & Thompson, 2002). 

다른 하나는 열정이 가치, 주장, 이데올로기 같은 정치적 요소에서 중요한 일부분을 차지하는 이성적인 

것이며, 이성 또한 마찬가지 맥락에서 열정을 포함한다는 점(폭력이나 적대감 같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또한 순수하게 감정적인 것만으로 되어있지 않다)을 무시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분화는 미디어 영역에서는 ‘뉴스ㆍ사실 프로그램’과 ‘비뉴스ㆍ픽션 프로그램’의 구분으로 

리빙스턴(Livingstone, 2005)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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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이 구분은 특히 방송정책에서는 초창기부터 있었던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자칫하면 소홀해

지기 쉬운 (적어도 그럴 것으로 간주된)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상기시키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정책은 

논리적 이성과 진지한 공적 관심, 심층적ㆍ객관적인 정보, 명징한 언어 등을 강조하는 뉴스, 저널리즘, 

다큐멘타리 등의 사실ㆍ정치 분야는 권장하는 반면 이와 반대되는 감정, 감각, 즐거움, 몸, 시각적 

이미지 등이 중요한 드라마, 게임쇼, 토크쇼 등의 픽션ㆍ재미 분야는 억압ㆍ방임하였다.13)

이러한 미디어관에서 정치는 결코 가볍고 재미있어서는 안된다. 자칫 정치의 논리성이나 진지성, 

명증성 등이 재미의 논리에 의해 훼손된다면, ‘교양적 시민’을 만들어야 하는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뉴스 보도에서 시청자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의제를 단순화시키거나 시선을 끌기 위해 말초적 감각을 자극하는 것은 금기시 된다.14) 흔히 

‘연성화’로 불리는 이러한 경향의 예로는 공적인 일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는 사적ㆍ개인적 

소재의 부각(‘사소화’), 사진이나 그림 같은 각종 시각적 이미지의 남용(‘이미지화’, ‘스펙터클화’), 

구조적 문제보다 개인에 대한 과도한 관심(‘인격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디어의 상업화가 나름의 

미덕에도 불구하고 많은 비판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성적ㆍ비판적 사고 일변도는 (공적ㆍ제도적)정치ㆍ이성ㆍ진지함ㆍ뉴스 등을 중시

하면서, 이들과 짝을 이루는 인간사의 나머지 반쪽인 재미ㆍ감성ㆍ가벼움ㆍ픽션 등은 무시하는 것이

다. 또 규범(만)을 앞세워 이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대중의 실제적인 관행, 특히 현실에서 시민ㆍ공중을 

형성시키는 주요한 한 요소인 집단 감성은 폄하하는 것이다. ‘공적 지식’과 ‘대중문화’의 이분적 

경계선(O’Connor & Klaus, 2000)은 대중의 기호나 동향에 초점을 맞출 경우 큰 의미가 없다. 

이 이분화에 대한 반비판 또한 무수히 많지만,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작동하는 감성의 역할에 주목하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넓은 의미의) 뉴스 

시청과 즐거움을 병행시키면서 선정주의적 편집경향을 중립적ㆍ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오락프로그램

이 가진 나름의 정치성을 부각시킨다(전규찬, 2002). 감성적 영역 또한 기존의 (정치적) 공론장과 

대립/보완의 관계에서 공론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들은 이를 ‘문화적 

공론장’(McGuigan, 2005; Hartley & Green, 2006), ‘감성적 공론장’(Lunt & Stenner, 2005), ‘미학적 

공론장’(Jones, 2007) 등으로 명명한다. 또 시민권개념과도 같은 맥락으로 연결시켜 ‘문화적 시민권’15), 

‘탈근대적 시민권’(Van Zoonen, 2005), ‘미디어 시민권’(Jones, 2006), 심지어는 ‘타블로이드 시민

권’(Tulloch, 2007)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단적으로 말해 이들의 문제의식은 지금의 달라진 환경이 

13) 이러한 이분화의 근저에는 ‘공통적’(common)인 것과 ‘저속한’(vulgar) 것을 동일시하는 엘리트주의적 (고급)문화관

(Hebdige, 1996)이 깔려 있다. 방종과 쾌락을 구분하지 않는 청교도적 금욕주의도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초기 방송(특히 공영방송)에 부과한 공적 목적은 방송에서도 고급문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달리 

말해 방송에서도 문화적 교육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문화적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는 계몽주의적 의지, 또는 반대로 

규제하지 않으면 질이 낮아진다는 방송(나중의 텔레비전에는 시각적 이미지까지)에 대한 불신의 산물로 볼 수 

있다. 파시즘이라는 역사적 상흔으로 인해 정치의 ‘미학화’를 극도로 경계했던 초기 아도르노의 문화산업론, 그리고 

나중의 하버마스의 공론장론 등은 이러한 공영방송론의 실패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14) 뉴스에서 이른바 ‘대중적인 것’과 ‘높은 질’(quality) 사이의 전형적인 이분화는 해링턴(Harrington, 2008) 참조. 

15) 문화적 시민권 개념은 쓰는 사람의 용도에 따라 그 세부적 강조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글에서는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억압이나 배제에 저항(Hartlely, 1999)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포용(Stevenson, 2003)할 필요성보다는 

대중문화가 가진, 우리를 함께 하게 만드는 민주적 잠재성에 주목하는 시도이다. 그러니까 문화적 시민권은 “우리가 

(대중)문화의 영역에서 읽고, 소비하며, 감탄하고, 비판하는 문화적 실천에 참여하는 데 함축된, (우리끼리의) 유대를 

만들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유대에 대해 성찰하는 과정”(Hermes, 2005, p. 10; 괄호: 인용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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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로 하여금 새로운 정치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다.16)

물론 이에 대한 전통적 공론장론 측의 반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비판의 기조는 ‘그럼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공적ㆍ제도적 공론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Blumler, 1999; Garnham, 2003). 이들의 일부는 

전통적 공론장에 대한 비판에 어느 정도 수긍한다. 이를테면 달그렌(Dahlgren, 2009)은 최근의 저서에

서 특히 상업적 미디어ㆍ장르 또는 감정이나 즐거움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새로운 문제 제기가 ‘뺄셈’

이 아니라 ‘덧셈’이라고 주장한다. 즉 기존의 문제의식을 확대하는 것이지 그것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판단의 이면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이전의 (근대적) 문제의식이 놓여있다. 적극적 절충론

자인 앞서의 달그렌(Dahlgren, 2009)은 공론장의 전제조건으로 ‘시민문화’를 설정하면서 그 첫 번째 

구성요소로 예의 이성적 ‘지식’을 꼽는다. 이 지식을 이루는 원료는 주로 미디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인데, 미디어의 수용자는 바로 (정치적) 이슈에 대한 참여와 담론적 상호작용을 통해 ‘상상적 

공동체’가 됨으로써 비로소 공중이 된다는 것이다. 공중은 정치적 담론의 형성이라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책임을 지며 결국은 ‘특수한 집단’이 되는 셈이다. 델리 카르피니(Delli Carpini, 2000) 역시 

동일한 인구학적 집단 내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에 의견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는 지식을 가진 시민을 셧슨(Schudson, 2000)이 

주장한 (감시 기능에 머무르는) ‘좋은 시민’에 빗대 ‘더 좋은 시민’이라고 말한다.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은 이보다 더 적극적인데, 그들이 보기에 공중은 단순한 소속감이나 

정체성을 넘어 ‘보편적 해결’을 도모하는 민주적 참여를 핵심적 요소로 가지며, 정보ㆍ지식의 ‘이해’는 

공중이 될 수 있는 조건의 첫 단계이다. 

이렇듯 이성적/감정적 이분화 역시 앞에서 제시한 공/사적 구분과 마찬가지로 그 차이의 경계선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어느 한 쪽이 나머지 한 쪽을 대체하거나 차이가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 이분화들은 일정한 장점이 있다. 한편으로는 지난 이분화의 

오류를 잘 드러내게 하면서 이론이 변화하는 이유와 정당성을 포착하게 해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변화된 사회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기존 사고 나름의 가치ㆍ규범성이나 (그것에 의해 만들어진)제도의 

중요성을 아울러 확인시켜준다는 것이다. <그림 1>은 이러한 이분화를 적용해 공론장론의 발전과정

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앞서 설정한 대당관계는 같은 평면-연속선상에 놓여 있다. 이는 질적 차이를 강조한 

이전의 규범적 모델을 (어느 정도) 경험적인 모델로 전환시킨 것으로, 그 중간 유형인 Ⅱ, Ⅲ의 등장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즉 기존의 모델이 가진 이분화의 경계선이 약화됨으로써 Ⅱ, Ⅲ의 점이지대

가 가능해졌고 그럼으로써 위 그림과 같이 경계가 완화된 통합적 틀이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17) 

여기에서 Ⅰ유형은 공적이면서 이성적인 ‘정치적 공론장’으로 규범적이며 이상적인 형태를 취한다. 

16)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 이 점이야말로 공론장 입장에서도 재미ㆍ오락프로그램으로 자신의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야 

하는 이유이다(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Dahlgren, 2009). ‘이성적 합의’가 아닌 ‘감성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제리 스프링거 쇼>에 런트와 스태너(Lunt & Stenner, 2005)가 부여한 (현실에 대한)‘역설성’ 

(paradoxicality)은 과거의 공론장과 다른 지금의 공론장의 모습을 단적으로 표현한다. 

17)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p. 30)이 ‘공중’(public)이 규범적인 ‘명사’가 아니고 여러 명사를 

앞에서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로 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공중의 면모가 느슨해지면서 다양해졌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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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현실에서도 이러한 유형이 발견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또 ‘사실에 반할’(counter-factual) 때에도 

그 사실을 비판하는 의의를 가진다. Ⅱ유형은 ‘공적ㆍ감성’의 조합으로 문화적 대중주의가 이에 가깝

다. Ⅲ유형은 정체성 정치, 미시 정치 등을 포괄하는 ‘차이ㆍ다원주의’이다. 이들 두 유형 사이는 

짝으로 따라다니는 감성/정체성에서 볼 수 있듯이 서로의 영역이 많이 중첩되지만(범주 표기도 유사하

다), 감성을 앞세우는 ‘대중주의’와 차이가 중요한 ‘다원주의’의 개념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적ㆍ감성’의 형태인 Ⅳ유형은 사적 친밀/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기존의 공론장론에서는 

중시하지 않았으나 이 그림에서는 Ⅰ, Ⅱ, Ⅲ과의 경계가 흐려진 만큼 타 영역으로의 전환이나 발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이 다소 목적의식적으로 

말하는 ‘공적 연계’는 이 전환을 훨씬 손쉽게 하는 조건(특히, 미디어적 조건)이 될 수 있다. 

* Pu(Public): 공적

Pr(Private): 사적

Ra(Rational): 이성적

Em(Emotional): 감성적

<그림 1> 공론장론의 유형화

(1) Ⅰ유형: 정치적 공론장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치적 지식과 교양적 시민, 이상적 대화상황과 진지한 토의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적)공론장 개념은 이성과 지식 중심의 시각 때문에 옹호 못지않게 많은 비판을 받았고, 그 중 

일부는 현실의 변화와 관련해 하버마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설득력 있는 것이었다(Habermas, 

1990 서문). 비판은 주로 공론장과 이를 구현한 민주주의(‘숙의민주주의’)가 가진 ‘배제’의 가능성에 

집중되었다. 즉 하버마스가 강조한 이성-지식-예의-대화-합의의 공론장은 그에 맞는 ‘자격’을 요구하고, 

그에 어울리지 않는 감정의 표출이나 개인적 의제의 제기, 합의의 거부 등은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현실적 결과는 시민권이 기초가 되는 제도적 정치의 공론장을 중심으로 계급-인종-민족-성-교육-연

령 등의 각종 사회적 기준에서 ‘부르주아-백인-앵글로색슨-남성-교육받은 층-중장년 이상’만이 권리를 

누리며, 이에 속하지 않는 다른 층들은 주변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나쁜 공중’(Corner, 2009)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기존의 자유주의적 법치주의의 의사결정 관행과도 큰 차이가 없다(Dryzek, 2000). 

이에 대해 공론장을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비판이 계급(피지배)과 성(여성)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으므로 공론장을 구성하는 단위를 집단으로도 확대하고 배제의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이에 



14  󰡔한국언론정보학보󰡕 2010년 여름, 통권 50호, 한국언론정보학회

대응했다. 이는 개념의 추상수준을 규범에서 현실로 대폭 낮춘 것이다. 이로써 공론장은 ‘단일 공중’에

서 ‘공중들’로 복수화되었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층으로도 확대되었다(피지배-대안; subaltern- 

counter). 물론 이는 하버마스 자신의 ‘보편적 화용론’(formal pragmatics)으로의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과정이었지만, 나중에 하버마스가 다시 돌아와 처음 입장을 완화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지금과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공론장의 ‘공적인 것’이 “개인과 집단 사이를 

매개하는 미디어테크놀로지에 의해 수용자가 구성ㆍ유지ㆍ표현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효

과”(Simons, 2002, p. 170)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과 맞물려 미디어의 규범을 새로이 재확립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공론장론을 통해 미디어는 이전의 막연한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와 심층적

인 토론을 통해 ‘교양적 시민’을 양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집적ㆍ표현하는 보다 구체적인 임무를 

떠맡게 되었다. 현실에서 공론장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간주된 공영방송은 이 임무의 직접적인 담당자

가 됨으로써 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야기된 1980년대의 정치적ㆍ경제적 곤경

(특히, 영국 대처정부의 BBC에 대한 적대적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도 공영방송에 대한 여전한 적대, 특히 정체성 정치에 기반해 이른바 ‘차이 

민주주의론자’(difference democrats)이 제기한 공영방송의 공동체주의적 색채에 대한 비판은 공영방송

의 과거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재에 비추어도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비판은, Jacka, 

2003; 과거ㆍ현재는, Creeber, 2004). 이에 대해 공영론자들은 정체성 정치가 가진 약점, 즉 민주적 

공론장의 근본적인 전제인 “입장과 관점, 그리고 가치가 다른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가능성, 곧 다원적 

정보와 의견을 상호 교차시키는 네트워크에 노출될 가능성”(Gurevitch, Coleman & Blumler, 2009, 

p. 177)이 매우 낮은 파편화의 우려를 지적한다. 한 편은 동질화, 상대편은 파편화로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다. 

이 쟁점은 하버마스의 변화에서 어느 정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나중의 하버마스

(Habermas, 1992)는 초기와 달리 기존 체제의 불안정성(또는, 변화가능성)을 인정하면서 프레이저를 

따라 민주적 숙의에 두 가지 과정을 설정한다. 하나는 의회나 법원 등의 공식적 의사결정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이나 노동조합 같이 제도화된 ‘강한 공론장’이다. 다른 하나는 ‘약한 공론장’으로 각종 

아이디어나 정보가 순환되고 정치적 의지나 의견이 형성되는 비공식적인 곳이다. 하버마스는 민주주

의의 건강성이 이 둘 사이의 원활한 소통과 성공적인 매개에 달려 있다고 다소 기능주의적으로 주장하

는데, 이러한 공론장의 구성은 지금까지 기존의 공론장을 비판했던 많은 이들이 제시한 바 있는 

‘다양한 공론장들’에 다름 아니다.18) 그렇다면 이제 공론장론은 공론장의 외연을 넓히고, 공론장들 

사이의 네트워크를 만듦으로써 그 유효성을 잃지 않으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그 변모의 성격과 구체적

인 내용은, Sinekopova, 2006 참조). 이 점은 당대의 맑시즘에 맞서 (대의제)민주주의와 자유로운 언론이 

단순히 지배의 수단이 아니며 인간의 이성 또한 ‘소외의 함정’(alienating trap)만이 아니라고 주장한 

공론장론의 당초 문제의식(Garnham, 2009)이 더 포괄적인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숙의나 합의 등의 요소를 ‘메타화’시키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 이를테면 달그렌은 정치와 대중문화 

18) 물론 이러한 서술에는 반론이 존재할 수 있다. 하버마스가 ‘철학적 다원주의’를 수용했다기보다는 ‘다원주의의 

현실’과 타협했다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주장은 가치(특히 집단적) 사이의 부조화와 공약불가능성을 

주장하면서 불가능한 합의보다 절충과 협상을 권장한다. 이는 결국 정의는 시대나 사회를 초월해 존재하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당시의 이념과 가치 사이의 ‘투쟁’(strife)이라고 하는 셈이다(Baumeist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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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직접적인 연계를 주장하는 반주넨(Van Zoonen, 2005)을 언급하면서 전통적인 공론장과는 다른 

대중문화의 표현방식을 ‘메타 숙의’(metadeliberation)로 부르며, 이를 공론장적 인식의 확장으로 해석한

다. 또 산만하고 두서없으며 끝도 없는 대화를 다른 의견이나 문화를 만나는 ‘꾸준하고 활발한 상호작

용’, 곧 ‘시민 대화’로 여기는 사고 역시 같은 맥락의 것이다(Bohman, 1996, p. 145). ‘가치’, ‘신념’, 

‘선호’ 등의 분석적 범주를 이용해 합의의 수준을 다층화한 것(‘메타 합의’)은 합의에 대해 유난히 

비판적인 급진적 다원주의와의 거리를 좁히는데 유용하다(Dryzek & Niemeyer, 2006).

이러한 문제의식은 달그렌이 제기한 ‘시민문화’로 좀 더 구체화된다. 달그렌에 따르면, 시민문화는 

“정치사회에 대한 시민적 참여의 전제조건으로 기능하는 사회-문화적 세계의 특징”(Dahlgren, 2009, 

pp. 104-5)이다. 달그렌은 시민문화가 지식-가치-신뢰-공간-실천-정체성들이 서로 엮여진 회로의 산물

로 파악한다.19) 이러한 시민문화는 뒤에 나오는 ‘사적ㆍ이성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포괄한 것으로 

공론장 정치의 달라진 모습이기는 하지만 역시 무게 중심은 앞의 지식, 즉 이성의 영역에 두어져 

있다.20)

그러나 대부분의 비판자들이 입을 모으는 공론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이론적’일 수밖에 없는 

그 장에서 불가피하게 작동하는 현실의 불평등 (권력)관계, 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절차적 공평성의 

보장 문제이다. 단적으로 말해 이 점은 공론장이 ‘비이성’과 ‘불평등’ 사이에서 어느 것에 더 적대적인

지, 그리고 ‘절차’와 ‘저항’ 중 어느 것을 더 선택하는지21)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디어분야에서 

하버마스의 충실한 옹호자 중 한 사람인 달버그(Dahlberg, 2005)는 강제가 없는 자유로운 공론장이라는 

이상이 반드시 권력의 작용을 고려치 않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정상화’(normalization)를 시도하

는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가 공론장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성에 

더해진 ‘비판적 기준’은 그래서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 역시 만만찮다. 앞서 시민문화를 언급한 달그렌(Dahlgren, 2006)조차 갈등이 

실제적인 적대의 성격을 지닐 때 커뮤니케이션ㆍ숙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넘어서는 다양한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공론장에서의 동등한 참여는 공론장의 산물이 아닌 전제라고 하면서 이는 가정되

기 보다는 쟁취되어야 한다는 콘(Kohn, 2000)의 주장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주장들은 참여에 

자격이 요구되지 않고, 수사학적 테크닉 또한 동등하게 하며, 합의가 강제되지 않으면서도 그 결정이나 

논의가 일정한 힘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의 장, 곧 공론장(들)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19) 처음(Dahlgren, 2003)에는 가치, 친근성, 지식, 실천, 정체성(들), 토론 등으로 제시했으나 이후에 친근성과 토론이 

신뢰와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요도와 관련 있어 보이는 순서 또한 달라졌다. 친근성이 신뢰로 바뀐 것은 민주주의적 

공론장에서 매우 중요한 낯선 사람들 사이의 유대인 ‘얇은 신뢰’(thin trust)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토론의 공간 

대체는 토론 자체보다 토론이 벌어지는 공간(미디어 소비)을 중시한 것이다(이에 대한 부분적 비판은, Couldry, 

2006 참조).

20) 달그렌(Dahlgren, 2009)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이 글 전체에서 인용되는 연구자 중 가장 적극적인 절충주의자로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그는 현대사회의 가장 민감한 갈등요인인 “보편주의적 포용과 차이의 인정 원리 사이의 

긴장”에 대해, 이는 선험적 논리 차원에서가 아닌 구체적 (정치)목표와의 관계 속에서 어느 한쪽의 전횡이 가질 

수 있는 극단적 문제들－이를테면, 무관심이나 분리주의, 배제 등－을 고려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pp. 64-5). 또 시민들 사이의 대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에서도 그는 ‘대화는 결코 민주주의의 정신이 아니’라

는 비판에 대해 그것이 “사교적으로 경험된다는 사실이 결코 민주주의의 정치적 생활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하

지는 않는다”(p. 89)고 하면서 그것에 ‘잠재성’을 부여하는 한편, 대화가 시민적 논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모든 대화가 아닌 어떤 대화만이 숙의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21) 이를테면, 딘(Dean, 2001)은 하버마스가 혁명적 에너지를 민주적 절차로 대체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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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양한 공중들’의 구성원들이 문화적 차이의 경계선들을 가로질러 서로 말을 건넬 수 있는 

특별하면서 더 포괄적인 장”(Fraser, 1992, p. 126)이 사회적ㆍ국가적 수준에서 힘을 가져야할 필요성22)

이 있다는 주장은 양 편의 접점의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 Ⅱ유형: 대중주의

이 유형은 ‘공적-감성’의 조합으로 미디어라는 현대적 공론장이 가진 복합성과 감성적 재미의 

성격을 돌이켜보게 하는 의미가 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미-대중성으로 대표되는 ‘문화적 대중주

의’23)는 “신에 대한 경외, 군주에 대한 복종, 귀족제와 군대 및 전문직에 대한 존경, 나이가 가지는 

지혜에 대한 인정 등”과 반대되는 개념, “보통 사람의 상징적 경험 및 실천이 분석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대문자 C를 가진 문화’(Culture)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지적 가정”(McGuigan, 1992, 

p. 4)으로서 20세기를 특징짓는 큰 흐름 중의 하나였다(Curran, 2002). 그러나 대중주의는 아도르노 

등의 ‘문화산업론’의 유산에 의해 ‘가장 낮은 수준의 공통분모’와 동일시되면서 늘 폄하되기 일쑤였다. 

공론장론 역시 당초에는 이러한 대중주의 흐름에 대한 비판의 형태를 강하게 띠고 있었다. ‘재미있

는 것’은 중요하지 않거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지적인 나태나 쾌락주의(hedonism)마저 

낳는다는 것이다(반대도 성립한다; 중요하고 진지한 것은 재미를 일으키지 않는다). 정작 하버마스 

자신은 공론장론의 처음부터 정치적 공론장과 성격이 다른 ‘문학적 공론장’(literary public sphere)도 

제기했지만, ‘이성적-비판적 숙의’에 대비되는 ‘미학적-정서적 양식’은 대중 선동적 이유를 들어 늘 

경계했으며, 실제 연극이나 궁정 양식, 의식, 시각적 영상,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는 수사법 등에 적대적

인 태도를 보였다(Peters, 1993). 이 점은, “합리적 커뮤니케이션이 필수적이기는 하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지평이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이나 이상적 대화상황의 개념적 틀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구의 비판이론을 갖는 셈이다”는 달그렌(Dahlgren, 1995, p. 109)의 지적처럼 공론장론의 의의를 

떨어뜨리는 큰 한계가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론장에 다양한 수식어를 붙여 

그 문제의식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같은 문화 영역 안에서도 주로 대중주의 쪽에 의해 경주되어온 점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이는 참여와 절차를 강조하는 공론장론이 역설적으로 정치적 결정이나 ‘가치 있는 

생활’로부터 대중(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에서 미디어)을 배제ㆍ소외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맥키(McKee, 2005)는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이유들인 ‘사소화’, ‘상업화’, ‘스펙터클’, ‘파편화’, ‘무관

심’(apathy) 등이 사실은 여성ㆍ노동계급ㆍ흑인ㆍ퀴어ㆍ청년 등과 같은 주변층의 소외를 정당화시키

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노동계급은 전통적으로 자발성, 예의 없음, 속물성, 상호성 등의 

특징을 가졌고, 절제나 합리성, 조용한 감상, 관조 등으로 이루어진 지식층의 가치와는 당초부터 

어울리지 않았다는 것이다(p. 88). 그러나 그러한 대중문화는 노동계급을 비롯한 보통 사람에게 소속감

을 주고, 참여를 도우며, 우리가 사회에 바라는 바를 실현시키는 매력을 지니고, 공ㆍ사적 영역을 

연결시키며 그 경계를 없애 더 민주적인 공간으로 만든다(Hermes, 2006). 

22) 이는 특히 캘훈(Calhoun, 1993)이 강조했던 것으로 만약 이렇게 공론장(시민사회)에 기존의 제도나 권력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그 중요도는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다. 

23) 일반적으로 포퓰리즘은 무비판적 대중주의와 같은 뜻으로 사용됨으로 맥기건(McGuigan, 1992)은 이 둘을 반드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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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이미지화, 스펙터클화 역시 파시즘을 연상시키는 정치의 

미학화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시몬스(Simons, 2008)는 모든 형태의 정치가 미학적 요소를 갖고 있으

며 따라서 미학화된 정치는 파시즘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나 급진적 민주주의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미학화되었느냐 안되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미학화되어 있느냐’에 

있다는 것이다. 미학화에 대한 막연한 거부는 특히 대부분의 정보ㆍ문화가 이미지화되어 있는 오늘날

에도 ‘매개’, ‘미디어’ 등을 필요 이상으로 불신하게 만든다. 

이 점은 다수가 공유하는 문화, 곧 대중문화와 그 소비의 정치성을 새삼 돌아보게 하는데, 그 

단적인 예는 대중뉴스 곧 타블로이드에 대한 재평가에서 발견된다. 주지하다시피 타블로이드는 고급

지에 대조되는 전형적인 대중지이며 중요하고 공적인 정보보다는 유명인 중심의 일회성 가십정보를 

나열하는 저급한 신문이다(Sparks, 2000). 텔레비전에서 타블로이드화는 최근에 급격하게 늘어난 채널

들이 자신의 시장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재생산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설정한 ‘적은 비용-적은 수익’의 

전략을 가져온다. 초기의 공론장론에 따를 때, 이러한 타블로이드는 ‘진정한’ 공론장을 해치는 반(反)공

론장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재평가에 따르면, 타블로이드는 상당한 정치적 역할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노동계급

이 대부분인 타블로이드의 독자들도 타블로이드의 단점을 잘 알고 있고, 때로 이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들은 계속 이를 소비한다(Wahl-Jorgensen, 2008). 맹목적 소비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타블로이드의 독자들을 아마도 ‘교양적 시민’으로 부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비정치적 시민’인 것은 결코 아니다.24) 여기에 지금 시점에서 보편화된 대부분의 저널리

즘 편집관행들이 당대에는 질 낮은 타블로이드 수법으로 비판 받았다는 점(Örnebring & Jönsson, 

2004), 선정주의에 대한 평가도 대중의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그렇게 타기할 일이 

아니라는 점(Harrington, 2008)까지 감안한다면 타블로이드에 대한 재평가가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것도 아니다. 토크쇼나 리얼리티쇼, 솝오페라 같은 전통적인 텔레비전의 대중장르들 역시 이와 비슷한 

측면을 공유한다.

물론 지금까지의 통념에 반대하는 이러한 파격적 주장이 그 독자들조차 알고 있는 단점의 벽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적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해왔다는 점은 충분히 

재평가될 가치가 있어 보인다. 특히 시민을 정치게임을 구경하는 관객으로 치부하면서 참여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뉴스 프로그램의 반시민성(Lewis, Inthorn & Wahl-Jorgensen, 2005)은 ‘뉴스≒진지함≒시

민’, ‘픽션≒재미≒소비자’라는 전통적 등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게 만든다. 물론 재미를 지향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같은 정치적 역할을 한다는 것은 아닐 것이며(쾌락주의는 대중주의의 불가피한 

요소이다), 또 이런 프로그램만으로 정치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더더욱 

아닐 것이다. 다만 재미 프로그램의 정치성은 선험적으로 단정되기보다는 경험적으로 분석되어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대중에 어울리는 정치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양식의 개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24) 이를 앞서 언급한 셧슨(Schudson, 1998)의 ‘감시적 시민’쯤으로는 충분히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성

은 의제의 편파성, 이미지나 수사의 과다한 사용, 감정적 수용 등과 깊게 결합되어 있어 감시적 시민에게도 때로는 

필요한 심층성이나 명증성을 제공해줄 수 없다는 약점이 있다. 이 점에서 공적인 망과 ‘연결’되어 있느냐(mediated 

public connection), 그렇지 않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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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Ⅲ유형: 차이ㆍ다원주의

이 유형은 ‘사적-이성’의 조합으로, 공적 영역에 치우친 이전 정치는 주목하지 않았던 사적 영역을 

비롯해 다양한 차이와 적대가 가진 중요성을 환기시켜 정치의 영역과 범위를 넓히는 의의를 가진다. 

최근 등장한 정체성의 정치나 생활 정치, 미시 정치 등은 정치가 가진 기존의 공간은 물론 제기하는 

문제의 성격 또한 바꾸었다. 이로써 정부나 의회 같은 제도적 정치공간의 중요성이 줄어들고, 가족(정)

이나 (소)공동체, 학교, 시장 등의 비중이 크게 커졌다. 이는 기존 정치의 주요 변수인 계급이나 인권, 

분배 등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성이나 환경, 종족, 문화, 생활스타일 등의 미시적 문제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적 정치가 중심인 기존의 공론장이 복수화된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시민사회의 여러 (사적)영역으

로 다양화된 정치성을 소화하기 위해서이다(Habermas, 1992). 그 결과, 공론장의 의의는 하나의 공론장

에서의 토론ㆍ합의가 아닌 다양화된 공론장들 사이의 중재와 커뮤니케이션(특히 제도적인 것과 비제

도적인 것 사이)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 점은 공동선을 강조하는 이전의 공동체주의적 공화주의와 

시민이 바탕이 되는 ‘합의의 정치’의 유효성이 사라지고, 급진적 다원주의가 주장하는 ‘차이(들)의 

정치’가 등장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차이ㆍ다원주의는 어떻게든 결정 또는 합의가 불가피한 현대의 민주적 정체의 존재양식

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 차이에 처해 ‘직접적 행동’25)을 강조하는 이들의 처방이 

‘낯선 사람들 사이의 연대’라는 문제를 ‘대화가 전쟁보다 낫다’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하버마스보

다 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없다(Garnham, 2009). 게다가 차이의 강조, 다른 말로 합의의 거부와 다양성의 

제고는 이면에서 작동하는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전횡이라는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Garnham, 2003). 정치의 영역을 확대한다는 것이 오히려 탈정치를 불러 “(사적ㆍ경제적인 것을 포함해) 

그 어느 제도도 민주화는 단연 정치적인 성격의 일이다”(Karppinen, 2007, p. 503; 괄호: 인용자)라는 

본연의 ‘철저한 민주화’ 입장보다는 단순히 ‘차이를 위한 차이’만을 초래할 수도 있다. 차이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권력(의 불평등) 관계’이고(Fraser; Karppinen, 2007, p. 503에서 재인용),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라는 슬로건도 그 역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Verstraeten, 2004).26)

차이ㆍ다원주의의 문제 제기는 미디어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서, 대표적인 예로 자카(Jacka, 

2003)는 공영방송에 내재된 공동체주의적 (단일의)공공선과 위계적 규범이 가진 문제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모델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과거 독점시절의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지금 같은 경쟁시대에 처해 달라진 공영방송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또한 공동체주의의 민주주의

에 대한 규범적ㆍ본질주의적 측면을 비판하면서 다른 규범적 모델(무페의 급진적 다원주의)을 동원했다

는 점은 적절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Karppinen, Moe & Svensson, 2008). 대안으로 제시하는 ‘스스로 

만드는 시민권’의 비정치화된 민주화도 개인ㆍ소비 차원의 것이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물론,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한 언급이 없다). 다양성의 과도한 강조 

25) 물론 여기서의 직접적 행동은 숙의를 넘어서는 실천을 의미한다. 이들은 마치 하버마스가 ‘더 나은 커뮤니케이션’이 

실제의 ‘적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고 비판한다(Dahlgren, 2006).

26) 이렇게 비판을 받는 차이ㆍ다원주의자의 일 분파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호적ㆍ문화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려 하며, 

시민권 역시 “더 이상 단순히 국가와 신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의 산물이 아니고, 전해 내려오는 공동체의 유산에 

문화적으로 순응해야 하는 일도 아니다. 스스로 만드는 시민권(do it yourself)이야말로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다 … 이는 시민권의 기초로서 자기 결정을 강조하는 것이다”(Hartley, 1999, p. 178)라고까지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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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수용자의 파편화 현상과 합쳐져 오히려 소수 문화의 사회적 격리를 몰고 올 수도 있다.27)

이에 대해 본(Born, 2006)은 공영방송을 대체하기보다는 이를 다른 미시적 공론장들의 통합적 장으

로 삼는 ‘공영방송+미시적 공론장들’의 ‘이중 모델’을 제시한다. 소수자의 의사 표현 못지않게 소수자

와 다른 소수자, 소수자와 다수자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적대적 차이가 중요하지

만, 이것만으로는 일정 수준의 합의와 연대가 존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Karppinen, Moe & Svensson, 2008). 만약 그렇다면, 차이ㆍ다원주의나 페미니

즘의 주장은 하버마스나 정치경제학이 주장하는 (미디어)제도적 차원의 해결책을 피할 이유가 없다

(Garnham, 2009). 이는 결국 앞서의 Ⅰ유형의 정치적 공론장과 이 유형의 갈등 가능성을 크게 줄여줄 

것이다.

(4) Ⅳ유형: 사적 친밀/프라이버시

‘사적-감성’이 조합된 Ⅳ유형의 사적 친밀/프라이버시는 Ⅰ유형의 집합주의(collectivism) 및 공화주

의적 사고와 대조/보완되는 개인주의ㆍ자유주의의 영역이다. 이 영역에서는 먼저 이 영역을 과연 

공론장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전통적 공론장은 공통ㆍ연계ㆍ토

론ㆍ직접 행동 등을 중심 요소로 하는 사회적ㆍ집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원초적 집단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영역이 이러한 공론장과 어울리지 않을 것임은 자명해 보인다. 

그러나 이 영역이 공론장에서 중요한 이유는 공론장의 시대적 배경을 이루는 ‘근대’가 바로 이 

영역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사적ㆍ자율적 개인은 각종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봉건시대와 근대

를 구별케 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사적 개인이 만드는 공적 영역’이라는 하버마스의 공론장론이 

근대를 복원했다는 평가를 듣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28) 그러므로 하버마스적 의미에서 이 영역은 

공론장 또는 공적 정치 이전의 장, 곧 ‘최초’(proto)의 ‘잠재적’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으며,29) 

그런 의미에서 이 영역을 ‘원초적 공론장’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영역에서 개인은 양심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기초로 가족ㆍ친구 사이의 친밀한 사적ㆍ정치적 대화,30) 그리고 생활의 필요를 

위한 시장행위(미디어소비)를 통해 앞서 본 ‘공론장에의 참여’, ‘대중주의의 추구’, ‘정체성의 주장’ 

등을 하게 된다. 물론 이런 의미를 최소한으로만 가지는 순수한 개인적 만족도 가능하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개인이 Ⅰ유형의 공론장에서 나왔던 시민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27) 물론 이에 대한 재반박도 들어볼만하다. 예를 들어, 인터넷이 낳는 파편화 문제에 대해 달버그(Dahlberg, 2007)는 

이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해결책－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중간 지대적 협상’을 하는 것－이 합의에 기초한 구정치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달버그는 이 모델이 대립하는 

양자의 권력적 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고, 의미와 합리성의 간주관적 토대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으며(이들은 

통합된 초월적 주체를 상정한다), 차이가 민주주의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위치를 이론화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같은 생각을 가진 집단 내부의 숙의와 그러한 입장을 선택하게 되는 과정을 무시한다고 비판한다(같은 논지는, 

이항우, 2005 참조).

28) 물론 개인 자체는 하버마스의 연구대상이 아니었다. 하버마스가 ‘무의식’을 싫어했다는 점은 그 한 예가 된다

(Dahlberg, 2005).

29) 물론 이에 대한 바흐찐 등의 비판도 간과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입론이다. 바흐찐은 이 일상의 영역이 수많은 

모순과 이질성, 다양한 연계로 이루어진 세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마치 공론장 개념에서와 같은 합리화가 지배하는 

하버마스적 ‘생활세계’가 아니라는 것이다(Gardiner, 2004).

30) 대화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김주환(2005), 정치적 견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의 토론적 대화의 한계에 

대해서는 머츠(Mutz, 2006)를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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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공공선을 위해 집합적ㆍ정치적 행위를 하는 시민이면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 가족을 위해 

노동을 하고 시장에서 소비할 물품을 사는 사적 개인이기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둘은 분석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같은 사고와 행위의 틀 속에서 존재하는 ‘한 몸체의 두 머리’이다. 

셧슨(Schudson, 2006, p. 108)의 말을 빌리면, 둘 사이의 관계 자체가 우리의 시민생활을 구성하는 

요소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관ㆍ사회관에서 ‘개인-욕구-시장-이기적ㆍ수동적 소비자’는 ‘사회-책임-

공론장-도덕적ㆍ적극적 시민’과 늘 대조되어 왔으며, Ⅰ유형의 이름인 ‘시민’과 Ⅳ유형을 대표하는 

‘소비자’는 미디어를 비롯한 각종 정책 대립의 원천이 되기도 했다(Livingstone & Lunt, 2007). 

만약 개인과 소비를 현대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 단위와 행위로 본다면 사실 지금의 

다수적 문화소비의 한 ‘해석’에 가까운 Ⅱ유형은 말할 것도 없고, 다양성의 기반이 사실상 소규모 

시장(‘diaspora’를 전형적인 예로 들 수 있는)인 Ⅲ유형, 심지어 단순 소비와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는 Ⅰ유형조차도 미디어영역에서는 뉴스ㆍ다큐멘터리의 시청(소비)행위로 시작되므로, 소비

의 한 부분집합으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니다. 

문제는 Ⅳ유형의 만족이 지배적인 틀에 가두어져 개인 차원에만 머물 경우, 사회에 필요한 다른 

공론장들이 어떻게 진작될 수 있을 것인가에 있다. 더 크게 말해, 정치 담론에서 지식ㆍ진정성이나 

연대, 다양성ㆍ저항성 같은 다른 유형의 덕목을 소비의 그것(선택ㆍ만족)과 어떻게 양ㆍ질적으로 

양립ㆍ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라는 뜻이다.

대안의 하나는 개인ㆍ소비자들이 연대해 집단적 운동을 펼치면서 미디어를 포함해 사회적 차원의 

이슈를 제기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아도 시대적 전환점이 된 많은 시민운동들이 처음에는 개개인

의 소비 불만족에서 시작했다는 점이 이의 실효성을 보여준다(Jubas, 2007). 지금도 다양한 소비자운동

－환경운동, ‘정당한 교역’ 운동, ‘슬로우 푸드’ 운동 등－이 매우 정치성이 높은 이슈를 제기하고 

있고, 많은 공론장들이 이런 시도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31) 이로써 소비자나 시민이 개별체가 아닌 

‘소비자+시민’의 혼성형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32)(Lamla, 2008). 이론적 측면에서 

볼 때도 소비 자체가 반드시 생산의 부수적 단위인 것은 아니며,33) 모든 가치를 경제적 효율로 가늠하

려는 신자유주의는 바로 그 혜택의 수혜자로 간주되는 소비자의 불만족운동에 의해 가장 쉽게 균열된

다. 소비자주권론이야말로 신자유주의의 가장 강력한 슬로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때, 소비자의 

행위는 Ⅳ유형에서 출발했지만, Ⅰ유형이나 Ⅲ유형의 것이 된다. 만약 이러한 전환이 자주 이루어진다

면 앞서의 유형 구분은 더 많은 상호교차를 전제하게 되고, ‘소비자-시민’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소비주의나 소비자주권론이 집중적인 비판을 받는 데서 볼 수 있듯이 소비가 생산에 필적하

는 권력의 단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른바 ‘생산-소비자’(prosumer)를 만든다는 디지털사회에서도 

31) 콜드리 등(Couldry, Livingstone & Markham, 2007)에 따르면, 소비주의와 공적 참여 사이의 바로 이 연계야말로 

정치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오늘날의 민주주의의 위기도 이 연계의 단절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32) 물론 여기에도 구분은 있을 수 있다. 코헨(Cohen; Scammell, 2003, p. 125에서 재인용)은 시민공화주의적 이상에 

좀 더 가까운 ‘시민-소비자’와 자유시장의 철학에 젖은 ‘고객-소비자’를 나누고 2차 대전 이후 서구사회에서는 

고객-소비자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나 이 차이는 사실상 ‘시민’과 ‘소비자’의 차이로 환원될 수 있는 

것으로 결국 소비(자 운동)가 가진 나름의 적극성(또 디지털시대에서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정도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33) 홀(Hall, 1973/2003)이 읽어낸 맑스의 <1857년 서문>을 참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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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자명하지 않다(김예란, 2007). 소비에서 발생하는 불만 또한 매양 집합적 운동으로 커지지 않으며 

개인적 차원에 머물고 만다. 또 소비의 도구적 이성과 공론장의 커뮤니케이션 이성은 하버마스의 

‘체계-생활세계’의 구분만큼 존재론적 차이가 있어 설사 소비가 운동의 단위로 비화된다 해도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불식시키는 시민적 공공선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교육을 비롯한 일정 수준의 

상향적 절차가 필요하다. 시장을 다양화하고 소비자의 창조성을 높이는 ‘차이의 소비’ 역시 자본전략

의 일환이 될 가능성이 높거나 적어도 그와 구분되기 어렵다는 주장도 여전히 설득력이 있다(Gunster, 

2004; Livingstone, 2005b). 물론 소비자운동이 아니더라도 개인적 소비-만족이 정치적으로 전혀 의의가 

없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그 파급력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3. 논의 및 결론

공론장론은 많은 논의를 거치면서 그 문제의식이 수정ㆍ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다. 그 결과 

공론장은 매우 신축적이면서 복합적인 개념이 되었다. 우선 ‘대안’(counter/subaltern)의 필요성이 제기되

어 복수(‘s’)가 되었고, 그로 인해 ‘공론’보다는 ‘장’의 의미가 더 커지게 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공’의 

구분이 약해져 ‘사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을 배제하지 않게 되었고, ‘론’도 보다 폭넓게 대화의 여러 

기술적 차원까지 감안해 ‘커뮤니케이션 합리성’이 아닌 ‘커뮤니케이션 민주주의’가 되었다. 이런 움직

임이 초기 하버마스의 규범적 문제의식을 얼마나 구현할 수 있을지는 물론 의문이지만, 그러나 이러한 

변화의 원인이 단순히 인식의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현상의 변화를 동반하는 점은 지금에 이르러서는 

‘무엇이 공론장이냐’, 또는 ‘공론장이 어떠해야 되느냐’에 대한 규범적 논의가 그렇게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말해준다. 달리 말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영역의 어떤 대화든 일정한 공론장적 잠재성을 갖고 

있고, 반대로는 전형적인 공론장이라 하더라도 그에 어울리는 행위 유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림 2> 다양한 공론장들의 이중성

이 글에서 제시한 유형(들) 역시 이 처럼 가능성과 위험성이 교차하는데, <그림 2>는 이를 보여준

다. 이 그림에서 Ⅰ유형의 정치적 공론장은 초기의 이상적 형태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그 내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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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도외시할 수 있는 ‘이론주의’(theoretism)34)라는 위험이 내재된다. 이 유형의 공론장은 자칫 

이론주의에 치우쳐 허울에 머무르거나 배제를 일삼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은 다른 

유형에서도 마찬가지로 발견되는데, 의도치 않게 소수자의 사회적 격리나 게토화(ghettoization)를 몰고 

올 수 있는 차이ㆍ다원주의의 ‘입장주의’(perspectivism)(합의가 불가능하다), 정치적 ‘기의’가 사실상 

없는 대중주의의 ‘쾌락주의’, 개인을 고립시키는 친밀ㆍ프라이버시의 ‘사회적 원자주의’(social 

atomism) 등이다. 이처럼 각 공론장들은 추구하는 가치에 따른 위험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편 이 그림의 중앙에는 이러한 공론장을 조율ㆍ결정하는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놓여 있다. 하버

마스는 최근 공론장을 다소 기능주의적으로 정치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으로 조직화된 숙의와 

비공식적인 면대면의 숙의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중재하는 체제(Habermas, 2006)로 정의하면서 그 

핵심에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론장들은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 

성격에 따라 가능성과 위험성을 오가는 복합적인 면모를 띨 수 있다. 

이러한 공론장들의 복합성은 현대 정치커뮤니케이션의 다양성으로 연결된다. 이를테면 고급문화

(사실은, 정치성)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늘 논의가 질과 규제 위주에 머물렀던 방송의 오락프로그램이 

가지는 정치성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지금 같은 탈근대의 시대에서는 오락프로그램이 감성적 측면뿐

만 아니라 정치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이런 정치성은 기존의 공론장 개념으로

는 파악할 수 없는 미디어사회의 다양한 정치적 측면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강조해왔던 정책적 측면 역시 논리적으로는 약화되지 않는다. 대표적

인 예가 한편으로는 정당이나 미디어 같은 강한 공론장들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한 공론장들의 

대표 격인 (가족ㆍ친구 사이의) 대화이다. 사실 공론장들이 분화ㆍ다양화되는 과정은 일정량의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의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론장들’을 아우르는 ‘중심적’ 공론장

의 필요성을 더 커지게 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전통적 공론장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시킨 

‘메타’의 개념은 이 중심적 공론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한다. ‘유일한 공론장’은 아니(어야 

하)면서, 포용의 제도화가 이루어져 누구에게나 자격이 주어지고, 의사결정권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실효성 또한 큰 공론장은 ‘공론장들’로서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오히려 그런 공론장의 존재를 

위해서 ‘투쟁’해야 할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은 공론장들을 포용하는 하나의 메타 공론장(본의 

이중모델)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여전히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 비교연구에서도 밝혀진 바대로 공영방송을 가진 나라의 시청자는 그렇지 않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사 지식이 훨씬 높았지만, 그것이 일부러 그 공영 채널을 찾은 것은 아닌

(inadvertent) 일종의 편승의 시청행태에 따른 것임은 십분 유의해서 보아야 한다(Curran et al, 2009). 

이는 공영방송에 다양한 수단의 합목적적 정책행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가장 일상에 가까운 사적 친밀의 영역은 이를 추구하는 시민－소비자가 이 유형에만 머무르지 

34) 이는 칸트에 대해 바흐찐이 비판한 말로,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하나의 추상적 체계를 통해 이보다 훨씬 다양하고 

질서 없는 실제의 사회적 행위에 접근하는 태도를 말한다(Gardiner, 2004). 하버마스는 부르주아 외의 공론장들 

또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러한 칸트적 태도 때문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Fraser, 1992, p. 138 참조). 이렇게 

볼 때, 하버마스의 내부적 문제점은 흔히 비판받는 ‘배제주의’(exclusivism; 주변부ㆍ피지배의 배제)나 ‘중심주

의’(centrism; 유럽ㆍ부르주아ㆍ이성ㆍ남성ㆍ엘리트ㆍ커뮤니케이션중심주의), ‘단일주의’(unitarism; common good

의 강조, 전체주의적 성격)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이론주의이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이론을 위해 경험적 현실성

을 사상시키거나 선별된 현실의 어느 일부분을 과도하게 일반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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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비판 일변도 인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적 만족의 

차원은 (시장)방임 그대로도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정책적 수단이 불필요한 측면이 있다. 이 점에서 

앞서 본문에서 살펴본 ‘재미있으면서 정치적인’ Ⅱ유형이 대중적으로 공유되는 현상은 매우 중요하며, 

이는 공영방송 같이 시장에 얽매어 있지 않는 미디어조차도 유력하게 검토해봐야 하는 대목이다. 

이 점과 관련해 적시해 둘 필요가 있는 것은 공영방송은 결코 시장의 적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치적 다양성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의의가 큰 공론장은 지금 사회의 다양한 균열이 만들어내는 

소수자들의 공간인 Ⅲ유형이다. 이 유형은, 성격 측면에서 보편적인 것을 추구해 다소 형식에 치우치기 

쉬운 전통적 공론장과 갈등할 가능성이 있고, 대중성 또한 높지 않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큰 미디어

에서는 외면당하기 쉽다. 그런 면에서 이 유형은 인터넷에 잘 어울린다. 그러나 동질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미디어에 목소리가 국한될 경우 격리주의나 파편화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 

역시 일부라도 다수미디어를 필요로 한다. 이 점에서 공영방송의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공론장들의 

연계를 높이는 유력한 정책이다.

최근 하버마스는 현대의 권력을 네 가지로 나누면서 네 번째로 ‘미디어권력’을 꼽았다. 그리고 

이 권력이 공론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하나는 미디어의 

자기 규제를 통한 독립성의 확보이고, 다른 하나는 수용자(시민)의 성찰적 능력이다.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진전은 있었지만 충분한 달성에는 여전히 못 미치는(보기에 따라서는 후퇴했다고 볼 수도 

있는) 이러한 요건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넓게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폭넓은 미디어 전체에 대한 ‘설계’

가, 좁게는 새로운 대중적 정치커뮤니케이션양식이 절실함을 일깨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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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Typology of Media-Public Sphere Relationships

Hang-Je Cho*ㆍHong-Won Park**

The theoretical scope of the public sphere has been dramatically expanded as a result of new academic 
inquiries into the nature of the political and the public in contemporary societies. While appreciating 
the value of the concept of the public sphere for understanding democratic roles of the media, scholars 
began to raise questions on Habermasians' exclusive focus on news and public affairs programs, arguing 
that various entertainment programs also can invoke political deliberation. Terms like affective public 
sphere, emotional public sphere, aesthetic public sphere, expressive public sphere were used to capture 
this new conception. 

To comprehen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conceptual expansion of the public 
sphere for media studies, this study attempted to provide a typology of media-public sphere relationships. 
By using public-private and rational-emotional axes as two criteria for classification, we created four 
prototypes of the public sphere (i.e., political public sphere, populism, difference pluralism, and 
intimacy/privacy) and discusse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fter setting out media communication 
as a form of meta-public sphere that mediates and coordinates the four different types of the public 
sphere, we presented public service broadcasting as an exemplar meta-public sphere in the contemporary 
society of multiple social antagonisms and differences.

Keywords: public sphere, typology, pluralism, popu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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